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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위해 백인 학교만 찾는 

밴쿠버의 한인 유학생 부모 

동포들에게도 환영 못 받아 

인종 초월한 시민 규범이 

이민 사회의 확실한 보호막 

 

캐나다 광역 밴쿠버 지역에는 한국 조기 유학생이 많다. 초등학생 학부모는 아이의 영어 

실력을 높이려고 한인 학생이 없는 학교를 찾지만 400 여 곳 가운데 한 군데도 없다. 캐나다 

한인동포 숫자도 전 세계 재외동포 중 미국, 중국, 일본 다음으로 많고 밴쿠버에선 소수 인종 

가운데 네 번째다. 밴쿠버 내 비유럽, 비원주민계 소수 인종은 이제 55%에 달해 더 이상 

소수라 말하기도 뭣하다. 조기 유학생 부모가 백인이 많은 학교를 찾아 헤매면 한인동포는 

백인 다수가 비영어권 출신 이민자이고 인종 선호도를 공공연히 밝히는 건 이곳 윤리에 

어긋난다고 알려준다. 수족관에 볼거리가 없어 한국보다 초라하다고 투덜대면 이곳은 

해양동물 구조·재활·방류를 목표로 한다고 말해준다. 

 

한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동포가 유학생 가족을 돕는 건 같은 민족이란 이유보다는 

캐나다 시민의 가치와 규범에 따른 행동이다. 이민사회에서 같은 민족, 비슷한 인종의 

머릿수가 많으면 든든하겠지만 더 확실한 보호막은 보편가치의 확산이다. 밴쿠버 스카이 

트레인에는 '문제는 당신이 얼마나 캐나다 사람 같은지가 아니라 캐나다에 사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입니다'란 공영방송 슬로건이 적혀 있다. 전체 인구의 25%, 밴쿠버 인구의 40%가 



 

 

이민 1·2 세대인 이곳에서 '캐나다 사람'이란 정의는 모호하다. 민족과 인종이 아닌 평등과 

다양성의 가치를 따르는 코즈모폴리턴이라고 정의할 때 국민 정체성이 생긴다. 

 

밴쿠버의 한 초등학교 3~4 학년 통합반엔 중국, 대만, 홍콩, 한국, 일본, 필리핀, 인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멕시코계 아이 스무 명이 웃고 떠들며 지낸다. 여기서 나고 자랐거나 몇 년 전 

이민해 왔다. 한국 학부모가 선호하는 '오래전 영국에서 이민 온 코카서스 백인'은 딱 한 

명이고 아빠가 코카서스계, 엄마가 아시아계인 아이가 두 명 있다. 전교생은 매일 아침 '우리가 

사는 이 아름다운 땅은 원주민이 살던 곳이란 걸 알고 있으며 고맙게 생각합니다'라고 외치며 

수업을 시작한다. 교실 창문엔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고 신경 다양성(발달장애)을 환영하며 

흑인 생명도 중요하고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아이들 그림으로 가득하다. 짓궂은 대만계 

아이가 인도계 친구의 영어 억양을 놀리면 담임선생님이 당장 교실에서 나가라며 교장실로 

내쫓는다. 아이들은 교장선생님께 눈물이 쏙 나도록 혼나는 벌을 가장 무서워한다. 

 

얼마 전 장난꾸러기 몇몇이 러시아계와 우크라이나계 아이를 가리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숙덕거렸다. 선생님은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라고 따끔히 혼냈다. 

며칠 후 부모님 초청 강의에서 국제정치 전공자인 같은 반 학생 엄마가 한 나라의 정부는 

때때로 국민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미국 정부가 괴상하다고 미국에 

사는 친구마저 이상하게 여기지 않듯이 일본 보수 정부가 시대착오적 언행을 한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 일본 전체를 반대하진 않는다고 알려줬다. 일본에는 한인동포가 80 만명 넘게 

살고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라서 깨어 있는 시민단체가 많다고 했다. 이제 국가 개념은 너무 

좁다고도 가르쳐줬다. 아이들이 열광하는 K 팝 그룹 블랙핑크의 로제는 뉴질랜드에서 나고 

자랐고 리사는 태국 출신인 점, 부모님이 좋아하는 삼성 스마트폰은 한국 기술에 미국, 일본, 

대만산 부품을 가지고 베트남, 인도, 브라질 노동자가 조립해 완성한다고 일깨워줬다. 

 

우리나라에 이민은 생존을 위한 필수라고 한다. 우리의 정체성을 보편가치로 삼아야 할 날이 

오고 있다. 다르다고 배척하는 건 뒤떨어졌다. 우리 역시 좁은 한반도만 벗어나면 소수가 된다. 

이때 기댈 안전망은 글로벌 민주 시민의 가치다. 

 



 

 

 

* 본 글은 7 월 25 일자 매일경제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